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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06.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 될 수 있다며 바로 잡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

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처분들이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

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이틀 연속으로 검찰의 과거 잘못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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